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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CF 사무국 인천 유치의 의미

 ㅇ 아시아 최초․최대 국제기구 본부를 인천에 유치

 ㅇ 인류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 과제를 선도할 막중한 책임감 부여

 ㅇ 인천의 도시 Brand Value 상승 및 국격 제고의 계기 마련

 ㅇ 글로벌 기후변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 주도 계기 마련

2. GCF 유치도시 인천의 발전방안

 ㅇ GCF 본부 유치를 계기로 『국제기구도시』화 추진

   - GCF 사무국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외국인 친환경 정주환경의 조성

   - WB 한국사무소, GGGI 등 관련 국제기구의 송도 집적화를 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 경제자유구역(IFEZ)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3

 ㅇ GCF 본부 유치에 어울리는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인천』추진

   - 과거 ‘잿빛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벗고 ‘저탄소 녹색도시’ 도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현

   -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녹색정책을 연구하는 Think Tank 구축

3. GCF 유치 후속 추진사항

 ㅇ GCF 본부 사무실 입주 준비

   - 전담부서 설치, I-Tower 내 15개층 내 사무실, 회의실 등 조성

   - 글로벌서비스센터 확대 운영(외국인 one-stop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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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GCF 『정착 가이드 북』 제작(‘13. 3월)

   - GCF 사무국 직원 및 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인천생활 가이드 북

 ㅇ GCF 행․재정적 지원협정 체결 준비(기재부 공동)

   - GCF 사무국 유치 공약사항의 이행 : 행․재정적 지원사항 협정체결

 ㅇ 국제기구 추가유치로 집적화 추진

   - GGGI 이전, WB 한국사무소, Global Cyber-Security Center 설립

   - UNU Inclusive Wealth Center 설립 추진

 ㅇ 외국인 정주여건 및 인프라 개선

   - 한국어강좌 확대, 인천한옥마을, 컨벤시아 확장, 교육·의료 여건 

개선, 국제기구 근무인력 양성

 ㅇ 글로벌 친환경 녹색도시 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 로드맵 마련

   -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및 실천 로드맵 마련

   - 에코아일랜드, 해양 바이오매스 연구 등 

 ㅇ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시정 전반에 걸친 5R 운동 추진

   - 5R : Reduce, Reuse, Recycle, Renewable Energy, Revitalization

   -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5R 운동 추진단 구성․운영

   - 민․관 협력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확산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조성 및 인프라 구축

 ㅇ 기후변화 관련 국제행사 개최

   - UNEP 아․태 기후변화적응포럼 개최 : ‘13. 3.18 ~ 20

   - 제3차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개최 : ‘13. 6.10 ~11

   - 기후재정포럼 및 장기재원세미나 개최 : ‘13. 7월(예정)

4. 제언

 ㅇ 송도 국제기구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협조

 ㅇ 송도지역의 국제기구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할 수 있도록

    GGGI, WB 한국사무소 등 송도 이전(설치) 지원 협조

 ㅇ GCF 연관 녹색산업, 녹색금융, 컨설팅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서비스 산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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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성공 가능성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는 우리 나라의 외교사와 지속가능발전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쾌거
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해 온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을 실어 준 업적이며, 선진
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외교적 성과이다. 중요한 것은 아
직은 초기 단계에 있어서 향후 그림을 그리기에 따라서 그 미래의 모습이 너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국제기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이며, 또한 우리 나라가 이 국제
기구로부터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정치 및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우선 녹색기후기금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 영국 
iied(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2012년 11월 브리핑 자
료 <The eight unmet promises of fast-start climate finance>는 2012년 말에 종료되는 
기후기금(Copenhagen climate finance pledges)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기후기금을 
모니터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iied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긴급재정 지원(fast start finance)
에 대해 평가했는데, 선진국들이 이 기후기금에 대한 8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결
론 내린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COP15)에서 합의한 단기 긴급재정 지원의 핵심은 선진국들이 2012년 
말까지 총 300억달러를 기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신규 및 추가성, 적응과 
완화의 균형, 투명성, 거버넌스, 가장 취약한 국가 우선 지원 등을 공약했다. 긴급재정 지원
을 징검다리 삼아 2013년부터는 녹색기후기금(GCF)으로 전환해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화하고자 했다. 아래 내용은 8가지 약속에 대한 평가이다. 

1) 공여국들이 약속한 기후기금을 어떻게 언제 실현할지에 대한 투명성 없이는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 투명성을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서 24
개의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공여국들의 ‘summary information’, ‘measuring and allocating 
funds’, ‘project data’를 측정해보니 모두 낙제점이다.

2) 선진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1960~200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적 역량(capability, GDP)으로 계산한 결과, 노르웨이와 일본을 제외하면 자신이 부담
해야 마땅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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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전히 완화(mitigation)에 비해 적응(adaptation)에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리히텐슈타
인과 호주 말고는 적응 비중이 50% 미만이다.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으로 2015년까지 
860억~109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비교하면, 15억 달러라면 1~2%에 불과한 수준이
다. 

4) 유상 지원(차관) 형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원칙에 배치되고 수원국 입장에서는 원리
금의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무상 증여(grant)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
러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전부 100% 유상 지원
(loan)에 해당한다. 위탁된 기금의 45%만 증여이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나타났다.

5) 칸쿤 협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기
금 채널을 합의했다. 기후기금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화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이 
기금 관리에 잘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기존에 유엔을 통한 기금들(Special 
Climate Change Fund, Adaptation Fund,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은 개선되었고, 
더욱 투명하고 다자간 원조기구보다 수원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재정에서 유엔 채널을 통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 

6) 신규 및 추가성(new and additional)은 코펜하겐에서의 주요한 약속 사항이었다. 신규 
및 추가적인 지원인지 파악하는 것은 정보 부족으로 쉽지 않다. 선진국들은 그 금액이 신규
인지 아니면 기존 ODA를 전용한 건지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간접
적으로 접근해서 평가하자면, 긴급재정 지원이 신규 및 추가적이라면 ODA가 증가해야 하는
데 2008~2011년 ODA 공여국 전체 금액은 117억달러 정도가 증가했을 뿐이다. 

7) 최빈국, 군소도서국가들은 이미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기
후기금은 이런 취약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긴급재정이 이런 방향
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대단히 부족하다. 이 또한 간접
적으로나마 파악해 보면 이렇다. 최빈국들의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에
서 확인된 가장 시급한 적응사업에 30억달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단지 5억3670만달러만 
LDCF(최빈국기금)으로 약속되었다. 25억달러가 부족한 상황이고, 긴급재정 지원과 같은 유
엔 채널을 통한 게 2%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긴급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8) 긴급재정 지원 총액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는데, 개도국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실
제 지불(disbursements) 문제이다. 지금까지 300억달러 중 236억달러만 공약
(commitment) 되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제 얼마나 지불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Bloomberg의 New Energy Finance 보고서에 따르면, 113억달러만 2011년 9월까지 다양한 
기구로 집행되었다. 다른 소식에 따르면, 전체 기후기금(긴급재정 지원을 포함해)은 지불 
승인된 수치가 25% 미만이고, 따라서 원래 약속한 총액 대비 10%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된
다. 기후기금에 대한 분류법에 합의가 없고, 일관된 보고체계(‘deposited’, ‘approved’, 
‘disbursed’)가 없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약속한 
금액의 상당액이 실제 집행되고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116 -



위의 자료를 종합하면, 녹색기후기금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코펜하겐에서 합의한 
위의 Copenhagen climate finance pledges 는 정식으로 전담국제기구가 발족되기 전의 과
도기적 약속으로 관리메커니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녹색기구기금이 주
도하는 기금조성과 운영에서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후기금을 통한 기금
조성과 집행의 비중은 향후 중요한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은 논의되는 기금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이다.

녹색기후기금의 전략적 활용

우리 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유치로 많은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우
선 국제정치 및 외교무대에서 우리 나라가 한 단계 높은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동시에 현
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징성은 
향후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 경제에 간접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쿄토의정서
에서 비롯된 기후변화 상징성은 일본이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만들었다. 

우리 나라가 녹색기후기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보다는 경제적 혜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의 비
전을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지속가능복지국가
(환경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혜택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복지재정을 유
지하게 해주는 국가)를 국가운영의 최상위 가치에 두는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적 녹색도시화는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활용에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시는 장기 도시발전계획과 재정투입을 통해 누구
나 살고 싶어 하는 국제기구도시로서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녹색기후기금과 관
련하여 기대되는 많은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들을 위한 정주여건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및 생활 등의 정주 여건 뿐 아니라 입출국, 국내 체류, 
생활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기후기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 지자체, 지역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GCF의 성공적인 운영은 우리 나라의 각 이해관
계자들이 GCF의 의사결정과 기금집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에 달려 있다. 기금
운영을 위한 이사회,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조직에, 집행을 위한 산업계의 참여
에, 정주 인구와 GCF 관련 인력의 교육에 우리 나라의 이해관계자가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 
나라의 실질적 기여와 영향력이 커질 것이며, 동시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밀착형 GCF 지식 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인천시, 인하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민단체연합을 중심으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브레인그룹인 학계가 중심이 되어 교육, 
연구,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여 지식클러스터의 조성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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